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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들은 주식회사 스캐터랩이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를 개발,운용하는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을 비롯해 향후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법정책적 대안들을          

구하여, 다음과 같이 진정서 및 정책권고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진정 및 권고취지 

1. 피진정인 스캐터랩에게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에 있어 발생하는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수집한 개인정보의 위법한 처리를        

즉시 중단하며, 관련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은        

권고한다. 

2. 피진정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장에게개인정보보호법과관련      

법률에 프로파일링거부권, 자동화의사결정거부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시하고,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가 이루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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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며, 개인정보 처리 및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영향평가, 피해구제절차제도의 마련 등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 국회의장에게 차별의 개념과 판단기준, 차별 피해에 대한 예방과         

구제의 내용을 담은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피진정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협업하여 인권의 원칙에       

기반하여 인공지능을 개발, 운영,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기업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권고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 이유 

 

1. 사안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진정인의 지위 

  

진정인들은 정보인권의 증진 및 차별금지를 위해 활동하고있는시민사회단체소속           

활동가들로 피진정인들에 의해 다수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진정하고자 하는 자 입니다. 

 

2) 피진정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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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 주식회사 스캐터랩은 영리를 목적으로<심리학 연애팁과 심리 테스트 앱          

‘연애의 과학’> <세상에 없던 감정분석서비스 ‘카톡감정분석 텍스트앳’> <인공지능        

기반 연애 채팅분석 서비스 ‘진저 for 비트윈’> <챗봇 빌터 ‘핑퐁’>등의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는 자로서 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한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및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5호 ). 

 

피진정인 국회의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개인정보처리⋅보호와관련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국민개인의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의무를 지닌 국가기관입니다.  

 

 

나. 사건 경과 

피진정인 주식회사스캐터랩(이하 ‘스캐터랩’이라합니다)은 2020. 12. 23.대화형 AI           

챗봇 ‘이루다’(이하 ‘이루다’라고 합니다)를 정식 출시하였습니다​1​. 스캐터랩은 실제        

연인들이 나눈 대화 데이터를 딥러닝 방식으로 ‘이루다’에게 학습시켰으며, 그         

데이터양이 약 100억 건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2 

2020. 12. 30. ‘이루다’가 출시된 지 일주일만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적대상화           

논란이 일었습니다.이에대하여스캐터랩의대표김종윤은 2021. 1. 8.핑퐁블로그에            

‘성희롱 논란에 관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특정 키워드, 표현의 경우 이루다가            

받아주지 않도록 설정하였고, 일부놓친 키워드는 서비스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추가하겠다’고 하면서, 이루다를 20살여자대학생으로설정한점에대해서는 ‘20살은          

1 ​스캐터랩, 세계 최고 수준의 언어능력 보유한 인공지능 ‘이루다’ 정식 출시. 인공지능신문, 2020. 12. 23. 

  ​http://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8758​) 
2 ​출시 일주일 만에…'20살 AI 여성' 성희롱이 시작됐다. 연합뉴스, 2021. 1. 8.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7153300017?input=1195m 

4 



사용자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나이대로, 성별은 남자 버전과 여자 버전 모두            

고려하였으나 개발 일정상 여자 버전이 먼저 나온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3 

이후 2021. 1. 8.부터 같은 달 11.까지 위 이루다가 동성애 및 장애인 혐오를학습한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4​와 스캐터랩이 자사 <연애의 과학>서비스와 <이루다>의개발          

과정에서 민감정보를 비롯한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과 혐의​5​가 드러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기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스캐터랩은 2021. 1. 11.경 이루다의 혐오와 차별에 관한          

부적절한 대화에 사과하고,​6 개인정보활용에 관하여 알고리즘으로 실명 필터링을        

거쳤는데 문맥에 따라 이름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공식사과​7​하며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2021. 1. 13. 스캐터랩 회사가 개인의 실명 등에 대하여             

비식별화 조치를 하지 않은 카카오톡 대화 데이터 약 1700건을 개발자 오픈소스           

플랫폼에 올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8 스캐터랩 회사 직원들이 위 카카오톡 대화          

수집과정에서 취득한 연인의 대화내용을 부적절하게 공유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9 

3 ​이루다 논란 관련 공식 FAQ. 김종윤. 핑퐁블로그, 2021. 1. 8.  

https://blog.pingpong.us/luda-issue-faq/?fbclid=IwAR36c4PqT9lsW31_ZkgExbUg8FvKO-Psj8kptr-fUZ2-0wqF7-1

ULG0a5PY 
4 ​AI 이루다, 동성애·장애인 혐오 우려…성차별 편견도 발견. 연합뉴스, 2021. 1. 10.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9055051017?input=1195m 
5 ​이루다 말투, 왜 나와 비슷한가 싶더니…카톡 대화 수집 논란. 한국경제, 2021. 1. 10.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1105320i 
6 이루다' 공식 입장문. 김종윤. 핑퐁블로그, 2021, 1, 11. ​https://blog.pingpong.us/luda-official-statement/ 
7 ​스캐터랩 "이루다 알고리즘, 문장 속 실명 전부 못 걸러냈다". 연합뉴스, 2021. 1. 12.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2137800017 
8AI챗봇 '이루다' 개발사, 실명 포함 카톡 1700건 온라인 공유. 머니투데이, 2021. 1. 1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1318372095212 
9 ​"이루다 개발사 직원들, 수집한 연인 카톡 대화 공유".연합뉴스, 2021. 1. 12.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2077100017?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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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21. 1. 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스캐터랩의        

개인정보 활용 등과 관련한 조사에 본격 착수하였고,​10 2021. 1. 22.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의 집단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11 

따라서 진정인들은 스캐터랩의 인공지능서비스·개발 및 제공과정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및 제3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진정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2. 이루다의 개발, 운용 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가. 인권침해 

 

1)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이 되는 인권침해행위의 의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는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가입·비준한국제인권조약및국제관습법(이하 ‘국제인권조약       

등’이라 합니다)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이해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인권침해행위를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조항이 ‘기본권’이라는 용어가 아닌         

‘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제22조로부터도출될         

수 있는 국제인권조약 등이 규정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조사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10 ​정부, '이루다' 개발사 현장 조사 착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 노컷뉴스, 2021. 1. 13. 

 ​https://www.nocutnews.co.kr/news/5481310  
11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본격 시작…약 300명 참여. 연합뉴스, 2021. 1. 22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1160600017?input=1195m  

6 

https://www.nocutnews.co.kr/news/5481310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1160600017?input=1195m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국가에 의한 간섭, 즉 국가에의한적극적인             

권리 침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제인권조약 등은 국가로 하여금 인권을         

존중(respect), 보호(protect), 충족(fulfil) 3원의무론을 수용, 채택하고 있으며, 사인에        

의한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의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국가에 의해            

인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12
즉 스캐터랩과 같은 사인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자동화결정시스템에 이용하도록 하는 문제도       

국가기관이 인권보호의무를다하지않음에따라발생한국가에의한인권침해행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 프라이버시권의침해 -사생활의비밀과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고 합니다)         

제17조​13​
는 제1항에서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 비난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며 모든 사람의 불가침적 인권으로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유권규약상 프라이버시권은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적       

인권이자 기본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14
제18조​15​

는 자유권규약상       

프라이버시권의 내용인개인정보자기결정권,사생활의비밀과자유,통신비밀의자유        

등 개별 권리들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고, 헌법 제10조후문은개인에게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유권규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보장되는 프라이버시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2 김하열, 기본권의 분류와 통합: 통합적 기본권론 시론, 헌법논총 29집, 2018, 224-226쪽 참조 
1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14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5 대한민국 헌법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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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인권침해행위입니다. 

 

한편 자유권규약 제17조 제2항은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사람에게 프라이버시권         

침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16호        

제10문단에서 사적 주체에 의한 정보주체의 데이터 수집과 보관에 있어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할 국가의 구체적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16 

 

 

16 ​UN Human Rights Committee (HRC), ​CCPR General Comment No. 16: Article 17 (Right to Privacy), The Right                  

to Respect of Privacy, Family, Home and Correspondence, and Protection of Honour and Reputation​, 8 April                
1988, para.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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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규약 일반논평 제16호 

 

10. 컴퓨터, 데이터 뱅크 및 기타 장치를 통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보관하는것은             

공공기관 또는 개인, 사설 단체를 불문하고반드시법률로써규제되어야한다. ​또한           

어떤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그것을 획득, 소지, 사용할 법률상 권한이 없는            

자의 손에 닿거나, 동 규약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당사국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신의 사생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자동 정보 파일(automatic data files)에 저장되었는지,          

저장된다면 어떠한 정보가 또한 어떠한 목적으로 저장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확인할 권리를 갖는다. 모든 개인은 또한 어떤 공공기관 또는 개인 또는            

사설 단체가 그들의 파일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러한 파일이 부정확한 개인 자료를 포함하거나 또는 법률에 위반하여 수집,          

처리되었을 경우 모든 개인에게 수정 및 삭제를 요청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즉 국가가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그 의무를 명백히 위배하였다면 이는 국가에 의한 프라이버시권침해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스캐터랩은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관한 정보로 민감정보이자 통신비밀에         

해당하는 카카오톡 비공개 대화를 약 100억건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수집한 대화를          

명확한 동의와 충분한 설명 없이 비식별처리하고, 딥러닝 대화모델을 적용하여         

인공지능 챗봇인 이루다 개발에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처리되거나분석이되었습니다.이는스캐터랩이개인정보보호법등을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위법행위로 피해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기까지 국가는 그 침해를예방,방지하기          

위한 법령 등을 제정, 개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오히려 2016년 정부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 을 폭넓게 허용했고, 이후현재까지도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없는 가명처리 및 이용을 폭넓게 허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는 스캐터랩과 같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가명처리한          

뒤 산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따른 피해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유엔인권최고대표는 2018년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보고서를 통해         

국가가 프로파일링과 자동화 의사결정에 의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간섭에 있어         

강력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17
그럼에도 스캐터랩이 수집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는 이루다 챗봇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을통해자동으로         

비식별처리되고, 성별 등을 표지로 그 특성이 분석되었으며, 알고리즘을 통해         

인공지능 챗봇 개발에 활용되었습니다. 피진정인 스캐터랩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17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OHCHR), 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report,                  
UN문서A/HRC/39/29(2018. 8. 3.), para.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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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함에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프로파일링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동화 시스템의 안전성 등에도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위와 같은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처리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 스캐터랩에 의한 피해자들의 프라이버시권침해에있어국가           

등은 부담하는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있습니다. 즉 피진정인 각 국가기관들은         

피해자들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호를 하지않음으로써 스캐터랩과 더불어       

피해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의견과 표현의 자유 침해 

 

자유권규약 제19조​18​
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권과 마찬가지로 자유권규약상 의견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로부터 직접 도출할 수 있는 기본권이자 헌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적          

인권입니다. 또한, 의견과 표현의 자유는 프라이버시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보호권적 성격을 가진 인권이기도 합니다. 

 

18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종류의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접수하며전달하는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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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규약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일반논평 제34호 제7문단에서 의견과 표현의        

자유의 향유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사적 개인의 행위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19 

 

 

피진정인 스캐터랩은 피해자들의 의견과 표현을 담은 일상적인 대화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를 개발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SNS를 통한 일상적인         

대화가 어떠한 안전성 검증도 없는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고 산업적으로          

무단활용된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엄밀하게방지할수있는기반이없다면,결국           

피해자들의 SNS를 통한 의견과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의견과표현을보호하기위한제도적규율은부재했습니다.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민감정보를 포함하는 대화내용까지 무분별하게 비식별조치 또는         

가명처리되어 산업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폭넓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화에         

대한 프로파일링 또는 자동화 시스템에 의한 무분별한 활용을 통제할수있는제도적            

기반도 구축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국가는 스캐터랩에 의한 의견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국가가진정인들의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19 UN Human Rights Committee (HRC), General Comment No.34: Article 19: Freedoms of opinion and               
expression(2011. 7. 21.), par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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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규약 일반논평 제34호 

 

7.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할 의무는 모든 당사국을 전체적으로 구속한다.           

국가의 모든 부서(행정, 입법, 사법)와 기타 공공 또는 정부 당국은어떤단위–국가,            

지역, 혹은 지방—에 있든지 당사국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해야 할 지위에 놓인다.          

상황에 따라서는 당사국이 준국가 단체의 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책임을 갖게          

되기도 한다.또이의무에따라,이러한규약상의권리들이사적개인들이나단체들            

간에 적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당사국은의견과표현의자유의향유를손상시킬            

수 있는 사적 개인이나 단체의 모든 행위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4)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진정인 각 국가기관들은 스캐터랩의 이루다 챗봇           

개발과정에서 이루어진 개인정보 수집,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등으로부터 피해자들의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피진정인 각 국가기관들이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이는 인권침해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할 것입니다. 

 

나.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1) 이루다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 

 

이루다가 2020. 12. 23.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소셜미디어 등에서           

이루다가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유색인종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과          

편견이 담긴 대답을 하는 사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 ​21 

20 ​AI 이루다, 동성애·장애인 혐오 우려…성차별 편견도 발견(종합), 연합뉴스, 2021. 1. 10.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9055051017  
21 ​“성희롱 이어 성소수자·장애인·인종혐오까지”…AI챗봇 ‘이루다’ 중단 요구. 동아일보, 2021. 1. 10.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10110/104850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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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성차별적 편견 

 

지하철 임산부석, 미투에 대한 질문을 하면 ‘싫다, 혐오스럽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여성전용헬스장에 대한 질문에 ‘시러, 거기 여자들 다 줘패고 싶을 듯’이라는 답변을           

함. 남자/여자다움에 대한 편견이 담긴 답변을 하기도 함. 

 

 

 

  

 ②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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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소수자를 싫어하냐는 질문에 ‘싫다,         

혐오한다’고 답변함. 

 

 

 

  ③ 장애인 혐오발언 

 

‘장애인처럼 한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만일 장애인이면 어떠냐는 질문에         

죽어야지라고 답변함. 또한 장애인은 불편하고 장애인을 태우느라 버스 출발이         

늦어지면 ‘밀어버리고 싶다’고 이야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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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인종 혐오발언 

 

  ‘흑인은 모기같아서 싫다’, ‘징그럽게 생겼다’, ‘깡패같이 생겼다’와 같은 발언들을 함. 

 

 

 

2) 이루다의 혐오발언은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에 해당함 

 

15 



이와 같이 이루다는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유색인종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편견이 섞인 발언을 하거나 무분별하게싫다,혐오한다와같은답변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러한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이루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듭니다. 가령 성소수자 이용자가 이루다에게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커밍아웃했을 때 “싫다, 혐오스럽다”는 답변을 듣는다면, 이후로 더         

이상 이루다와 대화를 이어나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의 첫 AI친구’라는기획의도가          

무색하게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이루다와 친구처럼 대화를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제약을 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금지하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한편 이루다의 위와 같은 이야기는 혐오표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조사 대상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다의 혐오표현은           

사람의 혐오표현과는 달리 독자적인 사고의 발현이 아니라 기존의 데이터를         

알고리즘이 학습한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이루다의 혐오발언은 표현의        

자유와 연관성을 갖는 사람 개개인의 발언이라기보다는 마치 금융기관 등의 ARS          

자동응답메시지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한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ARS 자동응답메시지가 혐오발언을 한다면 이는        

금융서비스에서의 차별행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루다의 혐오발언은       

챗봇서비스라는 용역 이용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차별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3)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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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루다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혐오발언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인종, 장애,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 조사에 있어 고려해야할 할 지점에 관하여  

 
  가. 이 사건이 갖는 사회적 의의 
 

이상과 같이 스캐래텁이 이루다를 개발, 운용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및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가 발생하였고, 국가는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진정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로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으로 이 사건은 단지 하나의 챗봇 서비스의 일탈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향후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지능의개발,운영,도입전반에서발생할수           
있는 인권침해 및 차별을 단적으로 드러낸 하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실제 해외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이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2 Machine Bias, There’s software used across the country to predict future criminals. And it’s biased against 

blacks. ProPublica, 2016. 5. 23. 

https://www.propublica.org/article/machine-bias-risk-assessments-in-criminal-sent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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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형사사법 분야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차별 위험성​22 
▸미국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2016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할 때 참고하는          
콤파스(COMPAS) 알고리즘의 평가지수가 법원 결정의 유일한 요소가 되었다면        
위법이지만,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적법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함  
▸그러나 언론사 프로퍼블리카에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콤파스 알고리즘에       
의해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진 피고인 1200명의 기록을검증한결과,재범률이높은           
것으로 예측되었지만실제로 2년간범죄를저지르지않은경우가흑인의경우 45%,           
백인의 경우는 23.5%이었던 반면, 재범률이 낮은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실제로         
2년간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백인이 48%로 흑인 28%보다 훨씬 높았던 것으로           
드러남 



 

 

23 Who won and who lost: when A-levels meet the algorithm, The Guardian, 2020. 8. 23. 

https://www.theguardian.com/education/2020/aug/13/who-won-and-who-lost-when-a-levels-meet-the-algorithm; 

[시험과답] 사는 곳으로 성적을 결정했다, 한겨레21, 2020. 9. 7. 

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49206.html 
24 Wrongfully Accused by an Algorithm. The New York Times, 2020. 6. 24. 

https://www.nytimes.com/2020/06/24/technology/facial-recognition-arrest.html; ‘제2 이루다’ 아른거리는 안면인식 

AI. 미디어오늘. 2021. 1. 2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545 
25 요약번역: 아마존, 여성 차별적 AI 채용 시스템을 폐기함[10월 12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18. 10. 12. 
http://www.nibp.kr/xe/news2/123168 

18 

【사례】 교육평가 분야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차별 위험성​23 
▸영국 시험감독청(Ofqual)은 2020년 코로나19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A레벨 시험을 취소하는 대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학생 성적을 부여함. 이           
알고리즘은 각 학생의 A레벨 예비시험과 학교 과제 점수, 교사의 예상치 등을           
바탕으로 성적을 산출하고 소속 학교의 역대 학업능력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과함 
▸그러나 평가 결과 부유한 지역 학생이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가난한 지역 학생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인공지능이 불평등을 강화한다며 영국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이 사태로 교육부 담당 공무원과 시험감독청장이         
사임함. 
2020년 8월 영국 교육부 장관과 시험감독청장은 A레벨 알고리즘 성적을         
철회한다고 밝히고 교사가 제출한 예상치에 따라 새 성적을 부여한 후 “대학에는           
당국과 교사가 산출한 성적 중 더 높은 수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힘 

【사례】 경찰 분야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차별 위험성​24 
▸2020년 1월, 디트로이트시에서 얼굴인식 기술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체포되는         
일이 발생함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사례가 3건 있었다고 보도하며 “공교롭게도 세 명 모두           
흑인이었다”고 지적함. 더불어 2019년 100개 이상의 안면 인식 알고리즘에 대해          
전국적인 연구를 시행한 결과, 흑인과 아시아인 얼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도함 
▸디트로이트 경찰 조사결과 해당 얼굴인식 시스템의 오인식률이 96%에 달해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음. 또한 70번의 사용 중인종을알수없었다는 2명을제외한             
68명의 대상자가 흑인이었음이 밝혀져 법집행 기관 얼굴인식 기술의 인종 차별          
논란이 불거짐 

【사례】 채용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와 여성 차별​25 
▸아마존은 2014년 인공지능을 이용한 채용시스템을 활용하였지만, 여성을       
차별하는 알고리즘이 발견되어 2015년도에 해당 시스템을 폐기함 
▸시스템은 “여성” 또는 “여성 체스 클럽 장” 등의 단어를 포함한 이력서에 불이익을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545


 
 

위와 같은 사례들은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영역이 점차 넓어짐에 따라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챗봇의 경우만 해도 이루다와 같은 단순 대화상대가          
아니라 법률, 행정 등에서 상담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26​, 인공지능이 복지, 채용            

등 중요 영역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27​. 결국          
인공지능에 의한 인권침해와 차별은 단지 이 사건 하나에 국한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와 함께 관련 정책에 대한           

권고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이 사건, 그리고 나아가 위에서 이야기한 인공지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유럽의 국가인권기구들의 네트워크인 European       

NHRIs는 2020. 6. 30. 발표한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기구들은 인공지능에 의해 기본권에 영향을 받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 평가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 힘, 특히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 다른 기구들과 협업하여 국가인권기구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26
법무부 챗봇서비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48383; 행안부     

챗봇서비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6635 등 참조. 
27 "머신러닝으로 부정수급 탐지, AI로 강력범죄 전자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0. 4.          
13.).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99548&topic=P&pp=20&datecount=&recommend=
&pg=​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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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고, 여자 대학을 졸업한 여성 2인의 점수를 가감하고, 남성 엔지니어의          
이력서에서 흔히 사용되는 동사인 “executed” 및 “captured”등의 단어를 사용한         
후보자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남. 성에 따른 편향 외에도, 일부 자격 없는 후보자가            
모든 업무 방식에 대해 추천되기도 함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은 지난 10년 동안 회사에 제출된 이력서 패턴을 관찰하여           
구직자를 조사하도록 훈련되었는데, 제출된 대부분의 구직 서류가 남성으로부터        
제출된 것과, 기술 산업 전반에 미치는 남성 지배력이 채용 의사결정에 반영된           
결과로 보임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99548&topic=P&pp=20&datecount=&recommend=&pg=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99548&topic=P&pp=20&datecount=&recommend=&pg=


● 인공지능이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활동 및 법률          

검토 

● 법률의 간극을 확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 또는 EU수준에서의조치를          

확정하기 위해인공지능시스템을어떻게규제해야하는가에대해조언을하는          

것 

● EU 헌장과 법률을 고려하여 인권에 기반한 인공지능 접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법률, 인권 전문가들을 한데 모으는         

플랫폼 역할 

● 인공지능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고 인공지능의 설계, 개발, 도입 전반에 있어          

인권 안전장치에 대해 조언을 하는 것”​28 

 

실제로 각 국가들의 인권기구들은 인공지능에 의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막기 위해           

연구하고 정책권고들을 내고 있습니다. 가령호주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인권과         

기술(Human Rights & Tehcnology> 토론서에서 호주 정부에 대한 30개 제안 및 9개            

질의를 발표하며 인공지능 규제의 법제화를 제안했습니다.​29
또한 네덜란드        

인권위원회는 2020-2023 전략 어젠다 중의 하나로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alization)을 포함시켰고, 독일의 연방반차별국은 2019년     

<알고리즘 사용에 관련된 차별 위험>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고 이를 통해 정부에           

정책권고를 했습니다.​30 

 

이와 같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인공지능 개발, 사용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인권 보호        

28 ENNHRI’s work to promote and protected fundamental right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2020. 6. 30.                
http://ennhri.org/wp-content/uploads/2020/06/ENNHRI-letter_White-Paper-AI.pdf 
29 Sophie Farthing et al, Human Rights and Technology Discussion Paper,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2019.    ​https://tech.humanrights.gov.au/consultation 
30 ​EQUINET REPORT: REGULATING FOR AN EQUAL AI: A NEW ROLE FOR EQUALITY BODIES - Good                
Practice Guide, 2020. 

  ​https://equineteurope.org/wp-content/uploads/2020/06/ai_guide_digit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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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한바, 이 사안에 있어서도         

국가인권기구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4. 권고 요청사항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에 따라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진정 사건을 각하하더라도,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진정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위 조항들에         

근거하여 본 진정이 내포하는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 관련된 입법 및 제도 전반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를 내려주기를 요청합니다. 

 

가. 실효성 있는 영향평가제도 구축 및 인공지능기술 등에 대한 감사제도의 도입 

도입 

 

국제인권규범의 관점에서 프라이버시권 및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영향평가제도를 구축하는것은국가가취해야할핵심적인보호조치사항입니다.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018년 디지털시대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를 통해 ‘프라이버시       

영향평가’가 신기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요한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엔 의견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2018년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서 국가에게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공공기관         

알고리즘 영향평가, 기업에 대한 영향평가 및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감사의실시등의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이처럼 국제인권규범은 ‘인공지능’이라는 신기술의 도입에       

있어 인권의 관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점을분명히하며,발생할수있는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하여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나 관리 감독을 할 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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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를        

구축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현행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는 1) 공공기관만을 의무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고, 2) 일정한 기준에         

이르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3) 그 결과마저 투명히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적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영향평가제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간에 대한 규제가 공백상태에          

있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동화된 시스템 운용 및 이에 영향을 받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현행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는 적어도 민간에게         

적용될 수 있고, 그 결과가 투명히 공개될 수있도록개선되는것이필요합니다.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현행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로 관리되거나 감독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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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David Kaye)의 보고서 

 

62. 인공지능 시스템이나 응용 프로그램을 구하거나 사용할 때, 국가는 공공 부문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인권의 원칙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          

시스템의 조달 및 사용 이전에 공공의 협의를 수행하고 인권영향평가 또는          

공공기관 알고리즘 영향평가의 착수를 포함한다. 특히 인종 및 종교적 소수자,          

정치적 반대 그룹이나 활동가에게 이런 기술이 미칠 수 있는 불평등한 영향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정부에서 사용하는 경우 외부의 독립적인          

전문가로부터 정기적인 감사를 받아야만 한다. 

 

63. 국가는 인공지능 시스템의민간부문에서의설계,보급및실행에있어서인권이           

중심에 올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이는 인공지능 영역에 대해 현 규제, 특히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갱신하고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기업에 영향평가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효과적인 외부 책임          

메커니즘을 보장하도록 설계된 규제 혹은 공동 규제 체제의 추진을 포함한다.(...) 



분야에 대해서는 새롭게 영향평가제도 또는 감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정부의 인공지능 조달지침이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도입한         

것이나, 캐나다 정부가 자동화된 의사결정 지침(훈령)을 발표하여 공공기관인공지능         

요건을 법규화하면서 알고리즘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 등을 참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인권영향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른바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도입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평등법 제정  

  

2020. 6. 30.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및차별금지에관한법률(이하 ‘평등법’)시안을            

공개하며 국회에 평등법 제정 권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국회에는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외에 평등법과 같은 내용의 법률이 발의되지도         

않았고, 평등법/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써 국가인권위가 다시 한 번 평등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인공지능과 차별의 문제에 있어 평등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루다의 혐오발언과 같이 인공지능에 의해 이루어지는 혐오와 차별은          

결국은 사회의 혐오와 차별적 구조를 투영한 결과물입니다. 현재 개발된 어떠한          

인공지능도 스스로사고하고판단하는강인공지능이아닌머신러닝등의학습을통해          

사회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결과물을 도출하는 약인공지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데이터 수집, 활용 알고리즘을 정교하게 개발하더라도 사회 전반의          

차별적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한 이 사건과 같은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서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평등법 제정은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영국 공직생활윤리위원회의 <인공지능과 공공규범       

23 



보고서(Artificial Intelligence and Public Standards: report)>​31
역시 “평등법은 특정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에 데이터 편향을 방지하는 핵심적인 법적           

안전장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공지능의 데이터 수집,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 차별, 혐오를             

예방하고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발자들이무엇이차별이고         

왜 그러한 차별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현재 한국사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같이차별예방및구제에대한법률은있지만구체적으로차별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통일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없다는 점입니다.​32
이로 인해         

인공지능과 차별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더라도 개발자들 스스로가 차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나 편견으로 인하여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직접차별, 간접차별, 복합차별 등 차별에 대한 개념과 구체적인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범으로서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셋째,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 문제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간접차별의 법리입니다.           

이루다와 같이 인공지능 챗봇이 혐오발언을하거나또는인공지능이노동,복지,행정           

등의 영역에서 의사결정 시 발생하는 차별의 경우 인간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의도가 연관된 직접차별의 법리는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따라서의도와는무관하게결과적으로정당한사유없이개인이나         

집단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을 규율하는 간접차별의 법리가 보다 구체화되어야          

하며, 평등법 제정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유럽평의회 민주주의          

총국(Directorate General of Democracy)에서 발간한 <차별,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의사결정(Discrimin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lgorithmic decision-making)>      

보고서​33
역시 “차별금지법은 차별적인 인공지능 결정에 맞서는 데 이용될 수 있다.           

31 ​The Committee on Standards in Public Lif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ublic Standards : Report, 2020, 39p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68284/Web_
Version_AI_and_Public_Standards.PDF 
32 ​국가인권위 역시 평등법에 대한 설명자료로서 국가인권위법은 ‘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에대한조사와구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차별의 개념과 유형을 상세히 담고 있지는 않다는 한계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33 Prof. Frederik Zuiderveen Borgesius et al, Discrimin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lgorithmic            
decision-making, Directorate General of Democracy, Council of Europe, 2018, 1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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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특정한 인종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재화 용역 비용을 감당하도록            

하는 인공지능의 결정은 간접차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인공지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혐오와 차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챗봇이          

이루다와 같은 단순한 대화상대를 넘어 법률, 행정 상담 영역에서 활용​34​
되고 나아가           

인공지능에 의한 채용, 행정 등 중요 영역에서의 의사결정까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려 하고 있는​35
현 상황에서 조속히 평등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국가인권위가 다시 한 번 평등법 제정에 대한 강력한 권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제의 정비 

이번 ‘이루다’ 사건을 통해,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학습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얼마나 무분별하게 정보를 수집하였는지, 정보주체가 이미       

‘가명화’ 되었다고 주장하는 정보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얼마나 제한적인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학습데이터의 내용에 따라 얼마나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결과값을 도출할수있는지가확인되었습니다.이러한문제점은향후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제 정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1) 프로파일링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명시 
 

프로파일링은 특히 ‘업무 성과, 경제적 상황, 건강, 개인적 선호, 관심사, 신뢰도,            

행태, 위치 또는 이동에 관한 측면을 분석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우로서,           
자연인에 관한개인적인특정측면을평가하기위해개인정보를사용하여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자동화된 개인정보를 처리’를 가리키는 용어이며(GDPR 제4조 제4항​36​),         

34 ​국가 행정업무에 'AI상담사' 투입...여권발급에 독거 노인 관리까지 AI가 한다. 전자신문, 2020. 12. 13.              

https://www.etnews.com/20201211000117?m=1 
35 ​공무원 채용도 AI로?…“데이터 활용 등 법적 근거 마련부터”, 한겨레, 2021. 1. 22.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979906.html 
36 ​Article 4.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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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의사결정은 ‘프로파일링 등 개인에 관한 법적 효력을 초래하거나 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자동화된 처리에 의해서만 결정하는 행위(GDPR 제22조          

제1항​37​)를 일컫는 말입니다.  

GDPR은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주체로부터 수집되는 경우와 수집되지 않는 경우         

모두 개인정보처리자가 프로파일링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유무, 이 경우 관련          

논리에 관한 유의미한 정보와 그 같은 처리가 개인정보주체에 미치는 중대성 및           
예상되는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제13조 제2항 (f), 제14조         

제2항 (g)],개인정보주체가적극적으로본인에관련된개인정보가처리되고있는지에         
대한 확답을 얻을 권리인 ‘열람권’ 행사 대상으로 위 항목을 동일하게 정하고           

있습니다[제15조 제1항 (h)]. 나아가 개인정보주체는 프로파일링 등 본인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언제든지 반대할 권리를 가지며(제21조 제1항), 자신의         
개인정보를 프로파일링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삭제를 요청할 권리[제17조제1항 (c)],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개인정보주체의 정당한 이익에 우선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를 반대하는 경우 그 처리를 제한할         

권리[제18조 제1항(d)], 프로파일링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에만 의존하는 결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권리도 존재합니다(제22조 제1항). 한편, 일반규정인 정정권은         
프로파일링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개인정보 처리에도 적용되므로 개인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하여 부정확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가 처리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정을 요구할 권리(제16조)가 있습니다. 

반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프로파일링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 관련 규정을 전혀           

두지 않고 있으며, 신용정보법 제36조의2​38​
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이 수행하는        

(4) 'profiling' means any form of automated processing of personal data consisting of the use of personal data to                   

evaluate certain personal aspects relating to a natural person, in particular to analyse or predict aspects                

concerning that natural person's performance at work, economic situation, health, personal preferences,            

interests, reliability, behaviour, location or movements; 
37 ​Article 22. Automated individual decision-making, including profiling 

(1) The data subject shall have the right not to be subject to a decision based solely on automated processing,                    

including profiling, which produces legal effects concerning him or her or similarly significantly affects him or her. 
 
38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행위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가. 개인신용평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내용의 결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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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평가와 그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 자동화평가의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를 요구하고 결과 재산출을 요구할 권리를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프로파일링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정보가 ‘신용정보’로        
제한적인데, 이마저도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이 신용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빅데이터 산업 양성정책과 관련 기술의 발달로 현재 프로파일링 되거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맞게 프로파일링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 일반규정을 두어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제공받을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로           

다. 그 밖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처리하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화평가의 결과 

나.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다.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이하 이 조에서 “기초정보”라 한다)의 개요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2.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아니라고판단되는경우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나.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③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의 절차 및 방법, 제3항의 거절의 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 개인정보의 열람권(제35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권(제36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요구 및 파기권(제37조)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가명처리할 수         

있고, 일단 가명처리를 하면 정보주체가 결정한 목적이 아닌 개인정보처리자가         

의도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으며(제28조의2),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권리 관련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8조의7). 스캐터랩이 가명처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일부인정하면서도       

이루다 데이터베이스의정보를조합해한개인을특정하는것은불가능하다는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이처럼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일부 기업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가 가명처리        

되었는지’를 묻는 질의에 ‘가명처리되어 확인할 수 없다.’라고 회신하며 가명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GDPR은 가명처리 정보와 관련하여 해설전문 (26)​39​
에서 “개인정보보호원칙은        

식별되었거나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적용될 수 있다.            
가명처리 정보는, 추가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간주되어야 한다. 어떤 개인이 식별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개인의 식별 등 처리자 또는 제3자 모두가 개인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사용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reasonably likely) 모든 수단을         

39 ​(26) The principles of data protection should apply to any information concerning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natural person. Personal data which have undergone pseudonymisation, which could be attributed to a natural               

person by the use of additional information should be considered to be information on an identifiable natural                 

person. To determine whether a natural person is identifiable, account should be taken of all the means                 
reasonably likely to be used, such as singling out, either by the controller or by another person to identify the                    

natural person directly or indirectly. To ascertain whether means are reasonably likely to be used to identify the                  

natural person, account should be taken of all objective factors, such as the costs of and the amount of time                    

required for identific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available technology at the time of the processing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The principles of data protection should therefore not apply to anonymous             

information, namely information which does not relate to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natural person or to personal                 

data rendered anonymous in such a manner that the data subject is not or no longer identifiable. This Regulation                   

does not therefore concern the processing of such anonymous information, including for statistical or research               
purposes. 

28 



고려해야 한다. (이후 생략) ”라고 밝히고 있고, 동시에 해설전문 (28)​40​
에서          

“개인정보에 가명처리를 적용하는 것은 관련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줄이고         
컨트롤러와 프로세서가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가명처리’를 도입하는 것이 기타의 개인정보 보호의 조치를         
배제시키려는 의도는 아니다(가명처리를 하더라도 기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적용할 필요도 있음)”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이후 제89조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을 위한 처리와 관련한 안전조치 및             
적용의 일부 제외’에서 안전성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가명처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2조 제1의2호에서 가명처리에 관한 개념을 설명하고,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서 가명정보 처리 및 활용방법을 주되게 정하고 있는           
것과 사뭇 다르게 원칙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적, 사후적으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여부’와 어떠한         

목적으로 가명처리된 정보가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보완장치가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루다’ 사건과 같이 가명처리가 적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즉시 가명정보의 활용을 중단하고, 관계 부처가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문화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본질적으로는 가명정보의 처리에 있어 세부적인 규율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명정보로서 활용할 수 없는 민감정보 또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할          

것이고, 가명정보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동화시스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율도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화의사결정을 전제하는        

서비스의 개발 등에 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용되는 알고리즘, 로직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세한 설명을 제공 하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도 필요합니다.  

 

3) 동의제도의 정비를 통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스캐터랩은 사용자들로부터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았고, 그         

동의를 받은범위내에서 ‘이루다’학습에연애의과학사용자데이터를사용한것이라            

40 ​(28) The application of pseudonymisation to personal data can reduce the risks to the data subjects concerned                  
and help controllers and processors to meet their data-protection obligations. The explicit introduction of              

'pseudonymisation' in this Regulation is not intended to preclude any other measures of data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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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들은 본인이 제공한 대화내용이 챗봇        

학습데이터로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스캐터랩이 연애의 과학 로그인 페이지에서 “로그인함으로써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라고 동의를 간주하는 방식으로 동의를얻은것에서        

기인합니다. 이는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개별 사항을 알리고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제15조 제2항,제22조).그런데이에더하여이사건은동의제도를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행 동의제도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GDPR제6조제1항​41​
은적법한개인정보처리가되기위해서는 (a)정보주체의동의,            

(b)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이나 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처리, (c)법적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처리, (d) 정보주체 또는 다른 사람의 중대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처리,             

(e) 공익을 위한 임무의 수행 또는 컨트롤러에게 부여된 공적 권한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처리, (f) 컨트롤러 또는 제3자의 적법한 이익 추구 목적을 위해 필요한 처리             

(단, 정보주체의 이익, 권리 또는 자유가 그 이익보다 중요한 경우는 제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동의 이외에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를 위한 근거를           

명시하면서 동시에 다른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개인정보가 수집된 경우 그 수집           

41 Article 6. Lawfulness of processing 

1. Processing shall be lawful only if and to the extent that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applies: 

(a) the data subject has given consent to the processing of his or her personal data for one or more specific                     
purposes;  

(b) processing i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a contract to which the data subject is party or in order to                     

take steps at the request of the data subject prior to entering into a contract; 

(c) processing is necessary for compliance with a legal obligation to which the controller is subject;  
(d) processing is necessary in order to protect the vital interests of the data subject or of another natural                   

person;  

(e) processing i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a task carried out in the public interest or in the exercise of                     

official authority vested in the controller;  
(f) processing is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the legitimate interests pursued by the controller or by a third                   

party, except where such interests are overridden by the interests or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the                 

data subject which requir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in particular where the data subject is a child.  

Point (f) of the first subparagraph shall not apply to processing carried out by public authoritie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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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동시에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정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관리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은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쏟아내 모든 종류의 ‘동의’를 받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주체가 수시로 다른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수집된 정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므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훨씬용이하게만들개연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GDPR과 같이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단계에 따라 실질적인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령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알기 쉽게 고지해야할          

것이고, 개인정보처리방침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보다        

상세하고 알아보기 쉽도록 명시하는 방안 등이 자세히 규율될 필요가 있습니다. 

 

4) 피해자 구제절차 마련 

개인정보 침해 관련 분쟁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존재가 명확한 반면,            

피해자인 개인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 피해자인 정보주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 등정보주체의권리가           

침해당했을 경우, 관계 부처 조사와 점검을 통해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사전          

예방책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라.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의 제공 

 

이 사건과 같이 인공지능의 개발, 보급, 이용 등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제를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기업들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윤리규범과같이자체적인가이드라인을만들고준수하는것이요구됩니다.         

이미 국내에도 카카오가 2019년 <알고리즘 윤리 헌장>을 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는 추상적인 선언들을 서술한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을 비롯하여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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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의한 인권침해와 차별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가이드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보다 인권의 원칙에 기반하여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보다 구체적인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국가위원회에서제시하고권고할필요가있습니다.이와관련하여유엔         

2018년 보고서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영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약을         

만드는 모든 노력은 반드시 인권의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언을 했습니다​42​. 

 

42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 Note by the Secretary-General,,                  
UN문서 A/73/348 (2018.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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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영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약을 만드는 모든          

노력은 반드시인권의원칙에기반을두어야한다.인공지능의모든사적,공적개발            

및 보급은시민사회가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야만한다.기업들은모든기업             

운영이 인권 책임에 따라 이루어지고, 인공지능의 설계, 보급 및 실행의 특정           

상황에서 인권원칙의 적용을 촉진함으로써 윤리적 원칙이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기술자, 개발자, 데이터 기술자, 데이터 정제사(data scrubber), 프로그래머 및         

인공지능의 생애 주기에 관련된 기타 사람들을위한기업정책및기술지침을통해             

반복적으로 알려야 한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약관은보편적인권원칙에근거해야           

한다. 

66. 기업은 그들이 소유한 플랫폼, 서비스 및 응용프로그램에서 인공지능 기술과          

자동화 기술이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분명히 해야한다.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의사결정 과정의 대상이 된다거나, 인공지능이 콘텐츠를 전시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할 때, 혹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입력되는          

데이터셋으로 통합될 때 개인에게 알려주는 혁신적인 수단의 활용은 사람들에게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권실현에미치는영향을이해하고해결하는데필요한고지를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기업들은 상업적, 정치적 프로파일링에 대한 사례 연구          

및 교육과 함께, 콘텐츠 게시의 경향성 뿐만 아니라, 삭제에 대해 얼마나 자주            

이의가 제기되는지, 그리고 삭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지는 지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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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삭제에 대한 데이터 또한 공개해야 한다. 

67. 기업들은 반드시 인공지능 시스템의 입출력 상에서의 모든 차별을 막고          

처리해야만 한다. 이는 인공지능 시스템 설계 및 보급팀이 다양하고 반차별적인          

태도를 반영할 것을 보장하고, 샘플링 오류의 해결, 차별적인 데이터 제거를 위한           

데이터셋의 관리 및 그러한 데이터를 보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데이터셋의 선정 및 시스템 설계에 있어 편향이나 차별을 배제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포함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차별적 결과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역시 필수적이다. 

68. 새로운 세계시장에 현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포함하여 새로운 인공지능          

시스템의 설계 및 도입이 이루어 지는 동안, 인권영향평가 및 공공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의 협의 및 참여는, 그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제품이나          

서비스가 최종 확정되거나 출시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시민사회, 인권         

활동가들 및 소수자나 잘 드러나지 않는 최종 이용자들의 대표자의 참여를          

포함해야 한다. 인권영향평가 및 공공의 협의는 공개되어야 한다. 

69. 기업들은 모든 인공지능 코드가 완전히 감사(audit)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규제기관의 요구조건 외에인공지능시스템외부의독립적인감사를가능하게하는          

혁신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인공지능 감사의 결과물은 그대로 일반에         

공개되어야 한다. 

70. 개인 사용자들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반인권적 영향의 구제 수단에 접근 할 수            

있어야만 한다. 기업들은 인공지능에 따라 처리되는 시스템에 부과되어 나타나는         

모든 사용자들의 불만 및 항의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에 의한 평가 및 구제             

시스템을 두어야 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에 불만이 제기되고 구제가 요청된 횟수에          

대한 데이터 뿐만 아니라, 이용 가능한 구제책의 종류와 효과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공개 되어야 한다. 



한편 연구자, 기업,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제작한 윤리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을          

위한 원칙들​43​
은 윤리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이 준수해야 할 원칙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44  

 

● 안전성 : 인공지능시스템은 운영 전과정에서 안전과 보안이 지켜져야 하고         

적용가능하고 실현가능한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 투명성 : 시스템에 왜 특정한 방식으로 설계되고 작동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하고, 만일 시스템이 해악을 일으키면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 있어야 한다.  

● 감사가능성 ​: 상세한 문서 제공, 기술적으로 적합한 API 및 용어 사용을           

포함하여, 모니터링, 점검, 비평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이해 당사자들이 알고리즘의 행동을 조사, 이해 및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 책임성 : ​인공지능 시스템 디자이너와 개발자는 현재의 문화적 규범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인식하고 고려해야 한다. 제작자는 프로그램 수준에서        

시스템이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를 입증하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 공정성 : 다른 인구 통계에 비해 알고리즘 결정이 차별적이거나부당한영향을           

초래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 프라이버시 : 인공지능 시스템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힘을          

감안할 때, 개인들은 자신이 생성하는데이터에액세스,관리및제어할권리를           

가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제작, 개발, 보급하는 기업들 자체적으로 위와 같은           

원칙들에 입각하여 윤리규범,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 등         

국가기관들이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직접         

43 ​가령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있습니다.  

- Asilomar Principles (Ethics and Values) on Safe, Ethical, and Beneficial use of AI (2017)  
– The FATML (Fairnes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in Machine Learning) Principles for Accountable             

Algorithms(2016)  

– IEEE Principles on Ethically Aligned Design (2017)  
44 White Papers : How to Prevent Discriminatory Outcomes in Machine Learning, World Economic Forum, 2018,                
21p 

  ​https://www.weforum.org/whitepapers/how-to-prevent-discriminatory-outcomes-in-machine-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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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여 배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 이러한 기업의 자체            

가이드라인 제작이 법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윤리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법적구속력이 있고강제력이있는인권기반의규제를우회하기위한포장이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45​. 따라서 이러한 원칙들을 포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종합적인         

권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결론 

 

2020. 3. 4. 사회권의 실현에 있어 신기술의 역할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46​
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이 갖는 위험성을 살펴보면서 각국 및 민간기업,         

이해당사자에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였습니다.  

 

45 “46. (중략)The private sector’s focus on and the public sector’s push for ethics often imply resistance to human                   
rights-based regulation. While ethics provide a critical framework for working through particular challenges i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not a replacement for human rights, to which every State is bound by law.                    

Companies and governments should ensure that human rights considerations and responsibilities are firmly             

integrated into all aspects of their artificial intelligence operations even as they are developing ethical codes and                 
guidanc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Note by the Secretary-General”, UN문서 A/73/348 (2018. 8. 29). 
46 Question of the realiz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all countries: the role of new technologies                   

for the realiz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UN문서 A/HRC/43/29                
(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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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본 보고서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위해 신기술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회원국 및 이해당사자들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확인하는 한편으로그            

위험가능성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그 가운데 다음 사항들은 각국 및 해당되는 민간           

기업 및 이해당사자의 주목을 받을 만하다. 

(a) 신기술의 개발, 사용 및 거버넌스에 있어 모든 인권의 보호 및 강화를 중심             

목표로서 전적으로 수용하고, 모든 인권에 대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등한         

존중과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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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국가가 민간 부문 활동에 관한 조치를 비롯하여 입법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재확인하고 준수함으로써, 신기술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완전한향유에기여하고인권에미치는부작용이방지되어야          

한다. 

(c) 국가 간 및 국가 내적으로 정보 격차 및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신기술의 접근성, 가용성, 경제성, 적응성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촉진해야 한다. 

(d) 기술 변화 등에 의해 야기되는 변화와 불안정성으로부터 탄력성을 구축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의 권리에 투자하고, 모든 고용 형태의 노동권을 보호해야 한다. 

(e) 공공부문에서 신기술, 특히 인공지능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파하기          

위한 노력을 대폭 증진해야 한다. 

(f)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에 관한 의사결정에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히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이 지원하는 의사결정에 대하여 적절한        

설명가능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g) 인권의 향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기술 시스템, 특히 인공지능            

시스템의 전체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으로 인권 실사를 실시해야 한다. 

(h) 신기술이 사용되는 상황에서 완전한 책임을 보장하는 적절한 법률 체계와          

구조를 창출해야 하며, 이는 국내 법제도의 공백을 검토 및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 체제를 수립하고, 신기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접근 가능한 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포함된다. 

(i) 신기술의 개발 및 사용, 특히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필수적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해야 한다. 

(j) 정례인권검토(UPR)와 인권조약기구 하에서 이루어지는 보고 및 검토에 있어         

신기술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의 개발 및 사용 등에 있어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확고한 국제규범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각 국가, 나아가 민간기업들은          

이를 실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① 스캐터랩의 이루다 챗봇 개발중 이루어진 개인정보          

수집 처리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피해자들의프라이버시권,표현의자유등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② 이루다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인종, 장애, 성적지향등을이유로한평등권침해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점에 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진정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및 동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위에서 살펴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된          

제도 · 정책 · 관행 전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를 내려주기를 요청합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있게운영될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기술과 같이 기존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로관리되거나감독될         

수 없는 분야에 새로운 영향평가제도 또는 감사제도를 도입하며 나아가 인권영향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고려하도록 권고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둘째, 조속한 평등법 제정으로 향후 인공지능기술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혐오와            

차별의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에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기술이 법률, 행정 상담 영역뿐만 아니라 채용 및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폭넓게 활용되기 시작한 현 상황에서, 평등법 제정은 인공지능 데이터         

수집·활용에서의 편향을 방지하고 개발자들의 인식개선을 통하여 편향·차별·혐오를       

제거한 알고리즘개발에기여하며나아가의도와무관하게불평등한결과를야기하는          

간접차별에 대한 법적근거를 보다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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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하여 가명처리 및 데이터의 통계활용 과정에서의         

정보주체 권한을 보완·강화, 동의제도의 정비, 징벌적 손해배상 등 피해자구제절차         

마련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사후적으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가명처리여부와가명처리된정보가사용된목적을확인할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GDPR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동의제도를 두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사전예방책 수립 및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넷째, 기업들이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 인권의 원칙에 기반하여 준수해야 할           

윤리규범과 가이드라인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가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원칙과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제작·개발·보급하는 기업들이 유엔 2018년 보고서의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영향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규약에 관한 제언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안정성 · 투명성 ·            

감시가능성 · 책임성 · 공정성 원칙들에 입각한 윤리규범,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의 종합적인 권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21년 2월 3일 

 

위 진정인 및 진정단체 

 

 

 

국가인권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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